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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원고 피고 사안
원고 대리

인
법원

제소 상소 일

자

선고 일자

（판결 한국어

약）
번역 작업중

판결 내용

후쿠오카지법 1972. 3. 7 1974. 3.30 인용

원폭 의료법에는 국적 조항도 없고 적법

한 거주 관계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존재

하지 않으므로, 불법 입국자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며 인용했다.

후쿠오카고법 1974. 4.12 1975. 7. 7 인용

원폭 의료법은 사회 보장 법의 성격과

함께 국가 보상법의 성격을 가진 특별

입법이며 거주 관계를 요구하는 이유가

없다고 하며 후쿠오카현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1975. 7.31 1978. 3.30 인용

원폭 의료법은 전쟁으로 인한 장애를 전

쟁 수행 주체였던 국가가 자신의 책임으

로 구제한다는 국가 보상법적 측면이 있

으며, 원고가 "전후, 평화 조약 발효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본 국

적을 상실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원폭

의료법의 적용은)국가적 도의로써 수긍

할 수 있다."고하며 후쿠오카현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도쿄지법 1973 1978. 1.26 기각

일화조약(日華条約) 3조의 "특별 협정"

이 체결돨 때까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다고 하며 기각헀다.

도쿄고법 1978

3
사할린 억류 조선인

귀환 청구 소송

재일한국인 ,

일본인 6명
국가

일본 패전 당시 사할린에는 강제 징

용 등에 의해 다수의 조선인이 있었

다. 전후 일본은 소련과 협의해서 사

할린 재류 일본인 귀환을 추진했으나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고하며

귀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다

수의 조선인이 내버려지고 (잔류 조

선인을 포함한 1947년의 사할린 한인

인구는 약 43000명),그 중 7000명은

이 소송 제기 당시에도 귀국을 갈망

하고 있었다.교토에 사는 재일 한국

인 송 두회 씨 등이 이 문제를 세상

에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원고가 되

어, 사할린에 내버려진 조선인과 가

족에 관한 조사, 일본 또는 한국 귀

환 희망자의 귀환 절차, 귀환 비용

부담,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관한 조

사 및 배상 의무 확인을 요구하며 제

소했다.

본인소송 도쿄지법 1974.1.16 각하
원고들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

며 각하.단, 4사건 소송 실현의 계기가

됐다.

4
사할린 잔류자 귀환

청구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4명
국가

원고들은 일본 귀환을 요구하며 일본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을 우송하면

서  제소했다.

柏木裕
有賀正明
原後山治
浜秀和
泉博
久々湊道夫

伊藤마유
有賀信勇
川崎隆司
内田晴康
菅原克也
榊一夫
藍谷邦雄
佐藤博史
斎藤則之
森田昭夫
高木健一

도쿄지법 1975.12. 1 1989. 6.15 취하

원고 중 3명이 사망하여 나머지 1명은

한국 영주 귀국이 실현했기 때문에 취

하.

도쿄지법 1977 1980. 3.25 기각

일화조약(日華条約) 3조는 "특별 협정"

체결 까지 대만인이 일본국에 대해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의 소멸 시효 원용을 받아들이며 기

각했다.

도쿄고법 1980

牧野芳夫
華岡益之

일본 전후 보상 재판 일람

5 元林義治

2
치요다생명 보험금 청

구 소송

한국인 피폭

자

후쿠오카현지
사

1 손진두 수첩 재판

원고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히로시마

에서 피폭했다. 전후 조선인은 외국

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던 원고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

다. 1970년에 어선으로 일본에 밀입

국하다 체포되자 원폭증 치료를 위해

일본에 왔다고 호소했다.병세 악화로

인해 가석방되어 입원한 후쿠오카의

병원에서 원폭 피폭자 건강 수첩 교

부를 신청했지만 적법 재류가 아닌

것을 이유로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했다.

국고 채권 상환 청구

소송
대만인 국가

대만인 치요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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久保田康史
福地祐一
山下勝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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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77
1980.10.31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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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법 1980
1984. 7.30

일부 인용
위와 같음

도쿄지법 1977 1980.11.17 기각

연합국 총 사령관 각서와 대장성（大蔵

省） 선언으로 군표를 무효 무가치로 하

는 효과는 절대적으로 발생했다며 기각

했다.

도쿄고법 1980 1982.4.27 기각 위와 같음

도쿄지법 1977. 8.13 1982. 2.26 기각

전쟁 손해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지는

입법 정책에 맡기고 있어 계약 책임 등

에 따라 당연히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

다. 원고들이 특별한 희생을 당한 것은

헌법 시행 이전이어서 헌법 29조 3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연금법, 원호법의

국적 조항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

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며 기각.

도쿄고법 1982 1985. 8.2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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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1985 1992. 4.28 기각

원호법·연금법의 적용에서 대만인이  제

외된 것은 일화 평화 조약으로 "특별협

정"의 주제로 되어 외교 교섭에 의한 해

결이 예정됐기 때문이며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 후 중일 공동 성명에 따라 위

특별협정 체결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대만인 군인·군무원에 어떤 조치를 할지

는 입법 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고 하며

기각.

도쿄지법 1979 1977.1.26 기각

민법은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통화로 본래의 채

무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77 1982.1.28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1978 1982.10.15 기각
현재 화폐 가치로 환불을 요구할 만한

현행 법상의 근거는 없다며 기각

10
사할린 잔류 한국인

보상 청구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21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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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上正治
高木健一
木村壮
菅原克也
新美隆
内田雅敏
金敬得

도쿄지법 1990.8.29 1995. 7.14 취하

11
공식 사죄 ,배상 청구

소송

한국인 강제

동원 피해자・

유족 등 22명

국가

원고들은 한국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회원이자 상이 군인·군무원·

징용공, BC급 전범 생환자, 구메 지

마(久米島) 조선인 학살 사건 생존

자, 군인·군무원·징용공 유족 등이

다. 송두회 씨의 요청에 응하여 사죄

와 배상 의무 확인 등을 청구해서 제

소했다.제소 후 원고단과 한일 지원

단체가 분열하여 17,21,24,29등의 소

송에 나누어졌다.

본인소송 도쿄지법 1990.10.29

국가

8

6

대만인 전 일본 병사

소송

秋本英男
山田伸男
庭山正一郎
錦織淳
羽柴駿
鈴木五十三
遠藤直哉
岩倉哲二

元林義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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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전사

자 유족 ・전상

병자13명

9
대만인 전 군무원 군

사 우편 저금 시가 지

급 청구 소송

대만인

전시 저축 채권 상환

청구소송

군표 시가 상환 청구

소송

대만인
제일 권업 은

행

대만인

194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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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7

국가

元林義治

元林義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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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지법 1991. 1.31
1995.10.11 각

하・기각

지위 확인의 소는 심사 전치 제도에 위

배한다고 하며 각하.

한일청구권협정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 2로 제외된 것은 재

일한국인의 "및...청구권"이 아니라 "재

산, 권리 및 이익"이며, 원고의 청구는

"및...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청구권협정

의 해결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다(한국이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판

결은 한일 정부의 해석에는 어긋남이 있

지만 어쨌든 2국간 협상으로 해결할 가

능성이 없어졌다고 지적하여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후는 호적 조항, 국적 조항은

위헌인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호적 조

항은 재일한국인을 원호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청구권협정으로 해

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지 않

고, 재일한국인 군인·군무원의 전쟁 피

해에 대해 어떤 원호를 할지는 입법 재

량의 문제라고 하며 기각 처분 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오사카고법 1995.10.20 1999. 9.1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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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고재판소 1999. 9. 2001. 4.13 기각

13 제암리 소송

한국인（제암

리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1919년 3.1 운동 때 일본군이 제암리

의 남자를 교회에 모아 감금한 후 방

화·총격으로 23명을 학살하여 인근

고주리에서도 2가족 6명을 총살했다.

그 희생자의 처자인 원고들이, 위령

비 건립, 사죄 광고, 배상 책임 확인

등을 청구했다.

본인소송 도쿄지법 1991. 7.15
1999. 3.26

휴지 만료

송 두회 씨의 요청에 따라 문제 제기 소

송으로 제소한 것이며 법정에서의 주장,

입증은 하지 않았다.

도쿄지법 1991. 8.17 1995. 7.27 기각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채 직권으로
제척 기간（除斥期間）을 적용하며 기각
했다.

도쿄고법 1995. 8. 9
1996. 8. 7
기각（확정）

위와 같음

도쿄지법 1991. 9.30 1997. 5.26 기각

국제법은 사인(私人)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의 책임

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제척 기간

（除斥期間） 경과에 의해 소멸했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1997. 5.29 1999. 4. 6 화해

"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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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1.11.12
1996. 9. 9

기각・각하

위법 확인은 각하, 나머지 청구는 이러

한 희생에 대해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각

도쿄고법 1996.9.19
1998. 7.13
기각・각하

위와 같음.

단,"국정 관여자에 있어서 이 문제의 조

기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고재판소 1998. 7.14 1999.12.20 기각

재 일 한 국 인

전상자
정상근 소송

15

16

일본 강관 손해 배상

청구소송（김경석 재

판）

14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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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2차 세계 대전 중 많은 조선인 군

무원이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다가

전후 148명의 조선인이 BC급 전범으

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 중 23명이

처형되었다.

원고들은 조리에 띠라 ,배상・보상

입법의 부작위 위법 확인과 사죄를

청구했다.

국가

후생대신

국가

일본 강관
한국인

전 징용공

한국인 전 BC

급 전범 7명 ・

형사자 유족 1

명

12

사할린 카미시스카

사건 소송

한국인（ 카미

시스카 학살

사건 피 해자

유족）

丹羽雅雄
大川一夫
養父知美
在間秀和
菅充行
池田直樹
上原康夫
津田尚廣

宮田信男
光前幸一
吉ケ江治道
小山達也

梓澤和幸
鵜飼良昭
羽倉佐知子
桑原育朗
米倉勉
三木恵美子
森川文人

今村嗣夫
小池健治
平湯真人
木村庸五

秀島유카리
和久田修
上本忠雄

패전 직후 사할린 카미시스카에서 16

명의 조선인이 간첩 혐의 등으로 경

찰서에 연행되어 경찰서 내에서 사살

됐다.원고들은 희생자의 누나와 자식

이고, 민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원고

1인당 3000만 엔의 위자료와 사죄 광

고를 청구했다.

1942
.

.
1000

    .

한국인 ＢＣ급 전범 국

가 보상 등 청구 소송



도쿄지법 1991.12. 6 2001. 3.26 기각

, ,

, ·
, 29

3 ,

,
,

(國
家無答責) ( 除斥期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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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고법 2001 2003. 7.22 기각

(國家無答責)

, " "

（除斥期間）
.

"
, "

" "

"
. "

"     
," "

· ·
" " ,"

"
    .

최고재판소 2003 2004.11.29 기각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후 연금법·원호법

의 국적 조항을 존치한 것은 헌법 14조

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 조치법은 헌법

17조, 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

며 기각했다.("재산 권리 및 이익"의 범

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도쿄지법 1991.12.12 1996.11.22 기각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

(國家無答責), 대일본제국 헌법 27조에

서 직접 손실 보상 책임이 생길 수 없

음, 전쟁 피해는 국민이 골고루 부담해

야 하는 것이며 "특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음,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주장이 없음, 강제노동 조약 및

국제 관습법은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

는 것이 아님, 원호법 등의 국적 조항은

헌법 14조와 국제 인권 규약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의무는 인정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6.12. 6 2002. 3.28 기각

 .
     

       
     

    .

최고재판소 2002 2003. 3.28 기각

나가사키

지법
1992.7.31 1997.12. 2 기각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 원

고는 연금에 가까운 상태로 노동에 종사

했고, 구 미쓰비시에는 불법 행위 책임

이 있지만 현재의 미쓰비시 중공은 구

미쓰비시와는 별개의 법인이라며 기각.

국가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위법으로 인정했지만 이는

권력 작용이며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

으로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기각

했다.

후쿠오카

고법
1997.12. 9 1999.10. 1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1999.10. 2003.3.28  기각

강원도 유족회 소송

17
한국인 전"위
안부"・군인 군
무원,유족40명

한국인 피폭

징용공

원고들은 전 일본군 군인 군무원 생

환자 17명, 사망자 유족 15명, 일본

군"위안부"8명이다.

생환자 중에는 심한 장애를 입은 전

상자 3명, BC급 전범으로 복역한 자

1명, 사망자 중에는 BC급 전범의 형

사자,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 희생

자, 히로시마 원폭 폭사자 각 1명,"

위안부"원고 중에는 처음으로 실명으

로 나선 김학순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각 2000만 엔의 손해 배상

또는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 근

거로 인도에 반하는 죄 위반 등 국제

법에 따른 보상 내지 배상, 헌법 전

문·포츠담 선언 수락에 의한 원상회

복, 헌법 29조 3항에 따른 보상, 국

제법의 평등 원칙에 따른 보상, 헌법

의 평등 원칙에 따른 보상, 조리에

따른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민

법의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입법

부작위에 따른 국가 배상 등을 들었

다.

국가

18

龍田紘一朗
小林清隆
魚住昭三

· ,
27 ,

,
· ,

·
1 5000

.(2
  200   .)

松田生朗
泉澤章
藤田正人
福山洋子
松浦信平

高木健一
幣原廣
福島瑞穂
梁文洙
山本宜成
渡邉智子
小沢弘子
渡邉彰悟
古田典子
森川真好
林和男

원고는 부산에서 아내, 어머니 , 남동
생을 부양하고 있었으나 1944년 말 국
민 징용령으로 징용되어 미쓰비시 중
공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노무에 종사
했다. 작업 중에 원자 폭탄에 피폭했
지만 국가도 미쓰비시도 원고를 방치
하는 바람에 부득이 자력으로 귀국했
다.
원고는 국가와 미쓰비시에 대해 위자
료와 귀국 비용, 미쓰비시에 대해 미
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다.

미쓰비시

중공

국가

한국인 전 징

용공・군인 군

무원・유족 24

명

국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 소송

19 김순길 재판



도쿄지법 1992.8.13 1994. 7.15 기각

호적 조항은 재일한국인을 원호법의 대

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청구권협정

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효가 되

지 않고, 재일한국인 군인·군무원에 어

떤 지원을 할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

에 있다며 기각.

다만 50년에 걸친 입법 부작위의 상황에

있는 원고들은 "매우 동정해야 할 상황"

이라고 했다.

도쿄고법 1994.7.26 1998. 9.29 기각

원호법 제정 시에는 재일한국인의 국적

이 미확정이었고, 샌 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후는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이 예

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적 조항에는 합

리성이 있었다.또 이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견

해에도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 호적

조항이 실효할 만한 불평등 상태에 빠졌

다고 할 수는 없다고하며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1998.10.13 2001. 4. 5 기각

.
2000. 5.31 "

" 1 260
,

"
" "

" "
 "  .

교토지법 1992. 8.25
2001. 8.23
일부 인용

300
 ,   .
(祐天寺)

   .

오사카고법 2001. 9. 3 2003. 5.30 기각

"다수의 조선인 징용공들을 승선시켜 촉

뢰의 위험을 따르는 항해를 명령했다고

해도, 해당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는 부

득이한 조치"였다고 하며 기각.

최고재판소 2003. 6.13 2004.11.30 기각

한국인 우키

시마 호 승선

자・유족

우키시마 호 소송

20

1919년생인 원고 진석일은 15살 때

일본으로 와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

지만, 20살때 배째로 징용되어 해군

군무원이 되었다. 1945년 배가 미군

기의 공격을 받아 왼발을 잃었다.

1921년생인 원고 석성기는 1942년 해

군 군무원으로 징용되어 마샬 군도에

동원되어, 진지 구축 작업 중 미군기

의 기총 소사를 받아 오른 팔을 잃었

다.

원고들은 전후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

데 일본 국적을 잃었다고 해서 전상

자 지원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상이

군인회"를 조직해서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다큐멘터리" 잊혀진 황군"의

제작에 관여하는 등 계속 보상을 호

소해왔다.

원고들은 원호법 부칙 호적 조항은

장래의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을 예

정된 것이며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

에서 재일한국인이 제외되어 외교 교

섭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실효, 또는 헌법 14조 및 국제

인권 규약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주정

하며 장애 연금 신청 기각 처분 취소

를 청구했다.

(국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적용 제

외된 것은 재일한국인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며 "및...청구권"에 속하

는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생대신

小野誠之
堀和幸
山本晴太
松本康之
中田政義
池上哲朗
武田信裕
金京富
新谷正敏
戸田洋平

新美隆
金敬得
梁文洙
在間秀和
菅充行

·
.

4000

· .
,

524 , 25
,

,
( ) 524

.

.
, ,

( )

5000 , 2000 ,
, (祐天寺)

  .

국가21

석성기・진석일 소송
재일한국인전

상자



도쿄지법 1992. 8.28
96. 3.25
각하・기각

확인 청구 중 원고 이외의 제삼자에 대

한 부분은 "법률상의 쟁송（爭訟）"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 관한 부분도 분

쟁의 궁극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급부 청구는 국제 관습법·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및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에 의한 "법의 일반 원칙"·"인도에 반하

는 죄"헌법 전문 2항은 피해자 개인의

가해국에 대한 민사 책임 추궁을 허용하

는 취지가 아니고, 민법에 의한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으로 인

해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도쿄고법 1996. 3.26 1999. 8.30 기각

 .
,

" "
  .

최고재판소 1998.10.13 2003.3.27 기각

토야마

지법
1992. 9.30 1996. 7.24 기각

임금 채권 소멸 시효 기산점은 한일청

구권협정으로는 개인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국회 답변이 있었던 1991년,

불법 행위의 제척 기간（除斥期間）은

원고들의 귀국 때부터 기산돤다고 하며

기각.

나고야 고법

가나자와 지부
1996. 8. 6 1998.12.21 기각

시효·제척 기간（除斥期間）으로 기각.
단 1심이 인정한 시효 기산점을 부정하며
늦어도 한일 국교 회복시 이후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하며 이를 기산점으
로 했다.

최고재판소 1998.12.25 2000. 7.11 화해

3

8 1 3000〜4000

도쿄지법 1992.11. 5 1998. 6.23 기각

연금법은 국가 보상적 성격과 함께 생활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가

연금 수급자인 상이 군인에 대한 적용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국적

조항의 문언도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는

국적 상실자를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를 연금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해석

을 하더라도 국가 배상법 상 불법 행위

라고 할 수 없다. 구 군인에 대한 연금

지급 여부를 국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입

법 재량의 범위 내이므로 헌법 14조, 국

제 인권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

다만 "원고의 울분을 풀 길이 없는 심정

과 그 처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

며, 동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쿄고법 1998. 7. 6 2000. 4.27 기각

최고재판소 2000 2001.11.16 기각

원고는 1942년, 17살 때 지원해서 일

본 육군에 입대하여 각지를 전전했는

데 버마에서 박격포로 인해 부상해서

야전 병원에 입원 중 폭격을 받고 오

른 팔을 절단했다.

하지만 전후 국적 조항에 의해 연금

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비슷한 처지

의 일본인이 평생에 걸쳐 2억엔 이상

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데에 비해

원고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방

치되었다.

원고는 연금법은 국가 보상적 제도이

므로 증가 연금 수급권자인 상이 군

인, 자기 의사에 따르지 않는 일본

국적 상실자,조선 반도 출신 군인·군

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또한 국

적 조항은 헌법 13조, 14조, 국제 인

권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적어

도 원고가 일본 국적을 상실한 1952

년까지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미지급 연금 상당액

에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가산한 2

억 4430만 9000엔의 국가 배상을 청

구했다.

국가
한국인 식민

지・전쟁 피해

자 369명

본 인 소 송

（선정당사

자 15 명

중 에 한 국

변호사）

山口紀洋
和久田修
田邉昭彦
谷直樹

원고들은 한국의 독립 운동가 유족,

정신대, 노무자·군무원·군인 등으로

서 강제 동원 중에 숨진 피해자 유가

족, 생환한 피해자, 남북 이산 가족

등이다.

원고들은 무효 조약에 의해 한국을

지배한 불법 행위, 지배 기간 중 한

민족에 대해 가한 각종 행위, 국토

분단과 민족 이반, 6.25를 야기한 불

법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 손해

배상・ 공식 사죄 책임 존재 확인,

사죄문 교부, 선정 당사자 중 독립

운동가 유족에게 2000만 엔, 강제 동

원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에 이르는

과정 조사 실행 및 자료 인도·유해

송환, 각 4000만 엔 또는 7000만 엔

지급 ,강제 동원 피해자 생존자에게

는 각 2000만 엔~5000만 엔 지급, 남

북 이산 가족에게는 각 1000만 엔 또

는 99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2심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

한 입법 부작위에 의한 배상을 예비

적으로 추가하고 배상액을 모두 각 1

엔으로 감축했다.

2 6
,"

"
1 19

.

   .
1 500

, ,
.

국가

후지코시

한국인 전 여

자 근로 정신

대원

24
김성수 국가 배상 청

구 소송

한국인 전상

자

松波淳一
青山嵩
黒田勇
山本直俊
斉藤寿雄
金川治人
山田博
奥村回
飯森和彦

22

후지코시 1차 소송23

대일 민족 소송



교토지법 1992.11. 9
1998. 3.27

 각하・기각

위로금 등 기각 결정 무효 확인은 각하.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적 조항은

재일한국인에 적용되지만 재일한국인 전

군인에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채

연금법에 국적 조항을 존치하더라도 입

법 재량을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헌

법 14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

오사카고법 1998. 4. 1 2000. 2.23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0 2002. 7.18 기각 위와 같음

야마구치지법

시모노세키 지

부

1992.12.25
1998. 4.27
 일부 인용

" "
30

,
.

히로시마고법 1998. 5. 1 2001. 3.29 기각

전후 보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입법

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다며 입

법 부작위 책임을 부정해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또한 국가는 2심에서 "재산, 권리 및 이

익"은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어 "청구

권"은 한국 국민 개인이 아닌 한국 정부

가 청구해야 할 것이었는데 청구권협정으

로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결과 청구할 수

없게 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재판

부는 이를 부인하고 청구권협정에 불구하

고 개인 청구권의 여부는 재판소가 구체

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1. 4.12 2003. 3.25 기각

도쿄지법 1993. 4. 2 1998.10. 9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은 개인의 교전국에 대

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청구를 인정한 것

이 아니고,"인도에 반하는 죄"는 전쟁

범죄자의 국제 형사 책임을 처벌하기 위

한 것이며 위반 행위자의 소속 국가의

민사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필리핀 국내 법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법례 11조 2.3항은 일

본 법에서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본에서는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에 의해 국가

의 불법 행위에 민법이 적용되지 않아

만일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척 기간

(除斥期間)을 경과하고 있다고 하며 기

각했다. 사실 인정도 하지 않았다.

도쿄고법 1998.10.23 2000.12. 6 기각

 .
     
     

   ,   
     

  .

최고재판소 2000.12.20 2003.12.25 기각

27
필리핀 성노예 국가

보상 청구 사건

필리핀인 전 "

위안부" 46명

국가

1943 18

1953 8
.

, 1992

.

,

,
,

, 1000
  .

원고 중 3명은 전 일본군"위안부"이

다. 기망과 감언으로 대만, 상하이 등

에 끌려가고 강간 당한 후 위안소에서

매일 다수의 군인의 상대를 하게 되었

다. 원고 중 한 사람은 군인에게 배를

차여서 배가 크 게 깨 진 다 음에 일본

칼로 베였다.

나머지 7명은 전 여자 근로정신대원이

다. 12〜13살 때 초등 학교 교사와 헌

병의 정신대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여학교에도 갈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아

들여 누마즈의 도쿄 아사이토, 토야만

의 후지코시, 나고야의 미쓰비시에 동

원되었지만 행동의 자 유가 제한 되어

위험한 중노동에 시달려 음식은 부족

하여 여학교에 가기는커녕 월급도 지

급되지 못했다.

원고들은 헌법 전문, 대 일본제국 헌

법의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무, 입

법 부작위 등에 의거해서 공식 사죄,

전"위안부"원고에 배상금 각 1억 1000

만 엔, 법무 대신의 "공창"발언에 대

한 위자료 100만 엔, 근로정신대 원고

에 대해 손해 배상 각 3300만 엔의 지

급을 청구했다.

山崎吉男
李博盛
山本晴太
松本康之
福島武司
藤田正人
片見富士夫
水野彰子
李宇海

총부청 은급

국장

내각 총리대신

국가

25

한국인 전 일

본군"위안부

" ・여자 근로

정신대원

새베리아 억류 재일한

국인 은급 위로금 소

송（이창석 소송）

재일한국인시

베리아 억류

피해자

26 관부재판

小山千蔭
坂和優
中島俊則
永井弘二
武田信裕
池上哲朗
金京富

원고들은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이다.

일상 생활을 보 내던 중 시 장 등 에서

갑자기 일본군으로 닙치 감금되어 지

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당시의

나이는 15세 이하가 15명, 16〜20세가

18명, 20대 12명, 30대 1명이다, 감금

기간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이상

에 이르렀다. 연행과 강간은 노골적인

폭력을 동반하여 딸의 연행에 저항한

아버지가 일본 칼로 목을 잘리거나 총

검으로 찔러서 살해당 하거 나 하 면서

연행될 때 가족을 눈앞에서 살해된 원

고가 적지 않다. 원고들은 전후도 피

해 체험에 의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

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인도

에 반하는 죄"위반, 필리핀 국내 법,

일본 민법의 불 법 행 위을 근거 로 각

200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청 구했 다.

또 2심에서는 구제 입법을 하지 않는

입법 부작위, 가해 행위의 행위 자를

처벌하지 않은 추업 금지 조약상의 처

벌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 배상도 추

가적으로 주장했다.

高 木 健 一
(一審）
林陽子（一
審）
横田雄一
武村二三夫
中北龍太郎
小山千蔭
佐藤芳嗣
中道武美
大島有紀子
小川原優之
池田直樹
秋田一惠
菅沼友子
稲垣隆一
大 作 晃 弘
(一審）
竹下政行
東澤靖
重村達郎
中島光孝
幸長裕美
川 口 和 子
(二審）

국가

../judgements/26-1K.pdf
../judgements/26-1K.pdf
../judgements/26-1K.pdf
../judgements/26-1K.pdf
../judgements/26-1K.pdf


도쿄지법 1993. 4. 5 1999.10. 1 기각

노예 금지 조약, 강제노동 조약 등은 개

인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

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

(國家無答責),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한

도를 넘은 모욕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않

음, 처벌 의무 위반은 피해자에 대한 불

법 행위가 되지 않음, 입법 부작위는 헌

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하며 기각.

도쿄고법 1999.10. 7 2000.11.30 기각

위와 같음.

다만 위안소 운영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

사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며 국가 무답책

(國家無答責)를 적용하지 않고, 제척 기

간(除斥期間) 경과를 이유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0.12.12 2003. 3.28 기각

도쿄지법 1993. 6.30 1998.12.21기각

헌법 전문은 구체적 권리의 근거로 볼 수

없음,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 일본제

국 헌법 상의 손실 보상을 청구 할 수 없

음, 안전 배려 의무에 대한 구체적 주장

이 없음, 입법은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한 불법로 볼 수앖음, 등

의 이유로 기각.

도쿄고법 1998.12.21 1999.12.21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0. 2. 8 각하

도쿄지법 1993. 8.13 1999. 6.17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개인의 배상 청
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님, 군표는 연
합국 총 사령관 각서에 따른 대장성(大蔵
省) 성명으로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정
산 의무도 생기지 않음, 헌법 29조의 손
실 보상은 소급하지 않음, 국가의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으로 인
해 인정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기각

도쿄고법 1999 2001. 2. 8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1. 2. 2001.10.16 기각

오쓰 지법 1993. 8.26 97.11.17 기각
호적 조항이 마련된 것은 특별협정의 주

제로 외교 교섭에 의한 해결이 예상되었

기 때문이어서 합리성이 있다며 기각.

오사카고법 1997.11.21 1999.10.15 기각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원호법에 호적

조항을 방치한 것은 헌법 14조 또는 자

유권 규약 26조에 위반하는 가능성이 있

다고 하면서도,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후생대신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

에 없다며 취소 청구를 기각, 국회 의원

의 고의를 부인해서 배상도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1999.10. 2001. 4.13 기각

도쿄지법 1993. 9. 2 1994.12. 5 각하

이 사건 화장・매장 비용은 445만 5000

엔에 지나지 않고, 사후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가로막는 이유도 없기 때문에 주

민 소송의 요건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방 자치

법 24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각하했다.

도쿄고법 1994.12.16 1995.12.20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1995.12.27 2000.12.19 기각 위와 같음

31 강부중 소송

중국인（홍콩

주민）

도쿄도 신쥬

쿠구 주민 109

명

재일 전 "위안부"재판

（송신도 재판）

재일한국인전

상자

1920 15
(三重) , 22

,

.
1993

,
,

, ,( )
2000

  .

인골 소각 금지 주민

소송

1989년 7월, 신주쿠구 도야마 1가의

육군 군의 학교의 철거 부지에서 건

설 중인 국립 예방 위생 연구소 건설

현장에서 100구 이상의 인골이 발굴

됐다. 인골에는 자상, 총상일 가능성

이 있는 손상이 있어 인체 실험 희생

자 인골로 의심됐지만, 신주쿠구는

이를 가리지 않고 화장・ 매장 예산

을 계상했다.

원고들은 이들 인골은 전쟁 범죄에

관련된 유골일 가능성이 높고, 그 화

장·매장은 국제법, 형법 등에 위배된

다며 화장・매장 비용 지출 금지를

요구해서 주민 감사 청구를 했지만

감사 위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에

지방 자치법 242조의 2에 의거한 주

민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인 전 군

인・군무원・강

제 동원 피해

자

약1000명

국가

森川金寿
南典男
森川文人
林和男
山内一浩

小山千蔭
坂和優
中島俊則
永井弘二
武田信裕
池上哲朗
金京富

山崎吉男
李博盛
山本晴太
松本康之
福島武司
藤田正人
水野彰子
李宇海

内田雅敏
高木健一
五百蔵洋一
石田明義
幣原廣
小川原優之
神田安積
平澤千鶴子
仙石由人

신주쿠구 구장,

부구장,회계 책

임자

국가

국가
후생대신

1941 12
,

1943

.

  .
3 ,

, ,

200 1000
  .

, ,
,

, ,
,

, , ,
5000 3000
 .

30

국가

광주 천인 소송

재 일 한 국 인

전 이본군 "위

안부"

원고는 15살 때 부모 가 정 한 결 혼을

싫어해서 달아나 아이 돌보기 등을 하

면서 살아왔는데, 전쟁터에 가면 결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등의 감

언에 속아 성에 관한 일이라고는 모르

는 채 우창(武昌)의 위안소로 끌려갔

다. 몇번이나 도망을 시도했으나 그때

마다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결국 패전

까지 몇군데의 위안소를 전전했다. 많

게는 하루 수십명의 일본 군인을 상대

해야 했고 출산한 아이는 입양시킬 수

밖에 없었다. 군인에게 베 여서 생긴

상처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

원고는 국제법, 민법상 불법 행위, 명

예 훼손, 처벌 의무 위반, 보상 입법

을 해태한 입법 부작위에 의해, 사죄

문 교부, 국회에서의 공식 사죄, 위자

료 1200만 엔(1심 도중에 재판부의 권

장에 따라 금전 청구를 추가 했다)을

청구했다.

藍谷邦雄
中下裕子
金敬得
福島瑞穂
渡辺智子
小沢弘子

29

홍콩 군표 보상 청구

소송

28

32



도쿄지법 1994. 1.24 1998.11.30 기각
3

    .

도쿄고법 1998.12. 2 2001.10.11 기각

 .
2

14 (a)

.

.
2007.4.27 "

"
.

최고재판소 2001.10. 2004. 3.30 기각

도쿄지법 1995. 1.18 1998. 7.31 기각

은급에는 사회 보장적 요소가 있어서,

대상을 자국민에 한정하는 국적 조항에

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어 원고와 같

은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국적 상

실자에게 적용해도 헌법 14조 등에 위반

되지 않는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1998. 8. 4 1999.12.27 기각

 .

 .

최고재판소 2000 2001.11.16 기각

 .

,

    .

도쿄지법 1995. 1.30 1998.11.26 기각
3

    .

도쿄고법 1998.11.26 2002. 3.27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2 2004. 3.30 기각

도쿄지법 1995. 5.10 1999. 3.24 기각 ,
   .

도쿄고법 1999. 4. 6 2000. 5.25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0 2001.11.22 기각
 .

 .

도쿄지법 1995. 6.28 1997.12.10 기각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除斥期間) 경과,

안전 배려 의무는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1997.12.11 2000.11.29 화해

중국 적십자회에 가지마 건설이 5억 엔

을 신탁해서 관계자의 생활 지원과 교육

자금, 위령 추모 등의 활동에 충당한다

는 화해가 성립했다.화해에 있어서, 2심

재판부는 "(화해는)항소인들과 피항소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상호 신

뢰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재판부

는 당사자 양측 및 이해 관계인, 중국

적십자회의 총명하고 또한 미래를 내다

본 결단에 거듭 심심한 경의를 표명한

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원고는 24사건 원고와 동일인이다.

1994년 은급법에 의한 증가 은급의

신청을 했는데 국적 조항을 이유로

기각됐다.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르

지 않는 국적 상실자에게 은급법의

국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14

조, 국제 인권 규약, 조리에 위배한

다며, 상병 은급 청구 기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국가

일본군은 1942년 3월 이전에 네덜란

드령 동 인도(현 인도네시아) 전역을

점령하여 포로 수용소에 99000명의

포로, 억류소에 약 80000명의 민간인

을 수용했다. 원고 중 1명은 고등 학

교를 갓 졸업한 나이로 수용되어, 강

제 매춘을 강요되었다. 나머지 원고

들은 굶주림과 일상적인 폭행에 시달

리면서 태면철도(泰緬鉄道) 건설 등

의 중노동에 혹사 당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제3조,

국제 관습법에 의해 각22000 미국 달

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국가

가지마 건설

제2차 세계 대전 중 많은 조선인 군무

원이 포로 감시원으로 일하다가 전후

그 중 148명이 BC급 전범 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3명이 처형되었다. 원고

중 1명은 형사자 유가족, 4명은 전범

으로서 7월〜4년 8월 복역한 자, 3명

은 복역한 자의 유족이다.

원고들은 형사자 5000만 엔, 생존자

500만 엔의 손해 배상, 상관이 쓴 미

지급 임금 증명서의 미지급 임금 액면

을 120배 한 금전 지급, 형사를 공무

상 사망과 동일시해야 할 일의 확인,

보상 입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

법 확인을 청구했다.

986

. ,
150 ,

.

,
. 2

,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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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상

자

新美隆
藍谷邦雄
鈴木五十三
永野貫太郎
鈴木一郎
髙木喜孝
吉田瑞彦
山下朝陽

山口紀洋
和久田修
田邉昭彦
谷直樹
鶴見俊男

新美隆
藍谷邦雄
鈴木五十三
永野貫太郎
鈴木一郎
髙木喜孝
吉田瑞彦
山下朝陽

川上英一
山本晴太
中久保満昭
飯島康博

원고 중 4명은 포로, 3명은 민간인이

다.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등의 수용

소에 억류되어 굶주림에 시달리고 폭

행을 당하면서 노동을 강요되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국제

관습법에 의해 22000 미국 달러의 손

해 배상을 청구했다.

新美隆
内田雅敏
鈴木宏一
芳永克彦
清井礼司
上本忠雄
川口和子
丸山健
伊藤治兵衛
高橋耕
水谷賢
金敬得
川田繁幸
荘司昊
足立修一
藤沢抱一
細谷裕美
渡辺智子

한국인 전 BC

급 전범 ・유족

8명

37

33

34

네덜란드인 전 포로・

민간 억류자 소송

총무성 은급

국장

네덜란드인

전 포로 ・민간

억류자（강제

노동・학대・"

위안부" 피해

자）8명

중국인 하나

오카 광산 강

제연행 피해

자 11명

가지마 하나오카 광산

중국인 강제 연행 소

송

36
한국인 전 ＢＣ급 전범

공식 사죄・국가 보상

청구 소송

김성수 은급 청구 기

각처분 취소 청구 소

송

35
영국 등 전 포로・민간

억류자 소송

영국 ·미국 ·호

주 ·뉴질랜드

인 전 포로7명

국가



도쿄지법 1995. 8. 7 2001. 5.30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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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고법 2001. 6.12 2004.12.15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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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2004.12.27 2007. 4.27 기각상고심은 42사건과 병합.동항 참조

도쿄지법 1995. 8. 7 1999. 9.22기각

상당히 상세한 사실 인정을 하여, 난징

학살 사건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에 손해 배

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

한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정 할

수 없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국내

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國家

無答責)로인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기

각했다..

도쿄고법 1999 2005. 4.19기각
. (除斥期間)

 .

최고재판소 2005 2007. 5. 9기각

도쿄지법 1995. 9.22
1997.9

 신닛테쓰 화해

화 해 조 항 은 유 골 미 반 환 원 고에 게 각

200만 엔 지급, 카마이시 제철소 구내에

있는 진혼사에 한국인 희생자 25명의 전

재(戰災) 희생자 명단을 봉납해서 합사제

(合祀祭)를 지냄, 이에 참석하는 원고들

의 여비를 부담함, 한국에서의 위령에 관

련된 비용의 일부 약 140만 엔을 부담함,

등.

（피고 국가） 2003. 3.26 기각

유골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는 사실을 부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 안전 배려 의

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접촉의 부

정에 의해 기각

도쿄고법 2003 2005. 9.29 기각

최고재판소 2005 2007. 1.29 기각

중국인 731부
대 피해자유
족 ,난징 대학
살 부상자 ,무
차별 폭격 부
상자

한국인 징용

피해자 유족

11명

중국인 일본

군 "위안부 "

피해자  4명

731 부대 ・ 난 징 대학

살・무차별 폭격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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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가

40
일본제철 한국인 전

징용공 손해 배상 등

청구 소송

원고들은 일분제철 카마이시 제철소

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한국인 징용공

들의 유족이다.

희생자들은 1942〜45년 징용되고, 외

출의 자유도 없는 상태로 혹사당하고

임금은 저금하도록 강요되어 결국 밥

지 못했다. 희생자 중 1명은 산재 사

고로 사망하고 나머지 10명은 1945년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사망했다. 이들

10명의 유골은 아직도 유족에게 반환

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유골 인도, 장지(葬地) 등의

고 지 , 사 죄 광 고 , 각 2000 만 엔 과

1945.8.15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청구

했다.

大口昭彦
長谷川直彦
藤田正人
田鎖麻衣子
田中公哲

39

38
중국인 "위안부" 1차

소송

국가
신닛테쓰(新日
鉄)

尾山宏・渡
辺春己・及
川信夫・兵
頭進・加藤
文也・穂積
剛・中野比
登志・南典
男・川上詩
朗
外多数

小 野 寺 利
孝 ・ 尾 山
宏・伊藤み
さ子・大森
典子・小笠
原彩子・加
藤文也・齊
藤豊・坂口
禎彦・菅沼
友子・高橋
融・寺沢勝
子・富岡恵
美子・中野
比登志・野
上佳世子・
則武透・廣
谷陸男・馬
奈木昭雄・
三 木 恵 美
子 ・ 南 典
男・森田太
三 ・ 山 下
潔・渡邉彰
悟・渡邉春
巳
他復代理人
約100名

../judgements/38-3K.pdf
../judgements/38-3K.pdf


히로시마 지법 1995.12.11 1999. 3.25 기각

개인에게는 국제법상 법 주체성이 없다,

대 이론제국 헌법에는 손실 보상 규정이

없다, 국가의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

(國家無答責), 원폭의료법,특별초지법에

는 일본 영역 외에 있는 피폭자에 적용한

다는 규정이 없다,기업의 불법 행위는 제

척 기간(除斥期間) 경과, 안전 배려 의무

는 구체성을 결여, 미지급 임금은 시효가

완성, 등으로 기각.

2005.1.27（구

가 상고）

2007.11.1
상고기각
（청구 일부인
용）

불법한 402호 통달에 대한 위자료(1인당

120만엔)을 인용했다.피해자들은 원고

외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을 요구했

지만 2018. 후생대신(厚生大臣)은 '입법

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소송을 제기하

면 화해하겠다'고 답변했다.그 후 약

6000명 (생존자3000명과 사망자600명의

유족) 이상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

해서 피해자 1인당 110만엔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했다.

하지만 2016.10, 일본국은 사후 20년

을 넘은 피해자에 대해 제척기간(除斥期

間)을 이유로 갑자기 화해를 거부하게

되었다.그 이전에 사후 20년을 넘은 34

명의 피해자와 화해를 해왔는데 일본국

은 방침을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제척기

간 경과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오오사카, 히로시마, 나

가사키에서 9건 소송으로 다투어 있으나

현제까지 지법 8건,고법 2건의 판결이

일본국의 주장을 인정했다.(402호 통달

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은 건수가 막대

하기 때문에 이 일람에서는 생략함)

2005. 2. 1（원

고 상고）
2007.11.1
상고기각

도쿄지법 1996. 2.23 2002. 3.29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은 개

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령 11조 1항에 상

관 없이 일본 법이 적용되며 국가 무답

책(國家無答責)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은

추궁할 수 없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2 2005. 3.18 기각

2심에서 국가는 일화 평화 조약(日華平

和条約) 11조가 샌 프란시스코 조약 14

조(b)을 포함시킴로써 중국은 국가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하여 일본 국가와

국민은 청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

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판결은

이 주장을 인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청구에 응할 법률상의 의무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실체적 권리마저 소멸되었다

고 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이 사건 가해 행위는 공권력 행사

로 볼 수 없다며 국가 무답책(國家無答

責)의 적용은 부인했다.

402호 통달은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위자

료청구를 인용. 기타의 청구는 모두 기

각.

국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음.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

가 무답책(國家無答責)을 부정하여, 미

쓰비시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도 성립

여지가 있다고 하여,미지급 임금에 대해

미쓰비시가 주장한 공탁 완료의 항변도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부정했지만, 모

두 시효·제척 기간(除斥期間),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며 기각했

다.

또한 국가는 2심에서 "청구권"에 대해서

는 청구권협정 자체의 효과로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졌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판단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청구권" 아니라 "재산, 권리 및 이익"

에 해당하여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

었다고 했다.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은 미쓰비시에 대

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부산 지법에 제

기하고 1,2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012 대

법원 환송 판결을 거쳐 부산 고법에서

승소했고 2018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

정했다.2012 대법원 판결은 이 히로시마

고법 판결은 한국의 미풍양속에 반해 기

판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005. 1.19 일부인용1999. 4. 2히로시마 고법

국가

최고재판소

42
중국인 "위안부" 2차

소송

원고들은 주로 경기도와 서울에서 징

용 영장을 받고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중공에 끌료갔다. 가시철사로 둘러싸

인 기숙사에서 군대식 으로 인솔 되며

공장에 다니고, 식사에 대 해 일 본인

공원과 차별 대우를 받고 부패한 밥을

제공되어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 다.

급여의 절반은 가족에게 보냈다고 들

었지만 실제로는 보내지지 않았다. 원

폭을 피폭한 후 미쓰비시는 원고들을

방치하고 원고들은 암선을 타는 등 자

력으로 귀향하여 , 그 후 피폭 후유증

에 시달리고 있는 자가 많다.

전쟁 후 피폭자에 대한 원호법에는 국

적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는 일본 영역 밖에 나간 경우 원폭 의

료법 및 원폭 특별 조치법 적용이 없

다고 하는 402호 통달을 내고 원고들

을 피폭자 원호에서 배제했다.

원고들은 강제연행·강제노동·피폭 후

방치에 대해 국가와 기업에 국제 법,

불법 행위, 손실 보상, 안전 배려 의

무 등에 의한 1100만 엔의 지급 청구,

기업에 대해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했다.

`

大森典子・
小 野 寺 利
孝 ・ 尾 山
宏 ・ 齊 藤
豊 ・ 環 直
彌・高橋早
苗・中野比
登志・寺沢
勝子・전永
佐緒里・三
木恵美子・
坂口禎彦・
大 八 木 葉
子 ・ 鳥 海
準・野上佳
代子・泉澤
章・森田太
三 ・ 穂 積
剛・山田勝
彦・川上詩
朗・杉浦ひ
とみ

在間秀和
足立修一
幸長裕美
奥村秀二
林範夫

미쓰비시 히로시마 전

징용공 피폭자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한국인 징용

피폭자 46명

국가

미쓰비시 중공

료쥬(菱重)

중국인 전 "

위안부" 2명

41



최고재판소 2005 2007. 4.27 기각

청구권 포기는 일화 평화 조약(日華平和

条約)이 아니라 일중 공동 성명(日中共

同声明)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재판 상의 소구 권능만

이 없어졌다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했

다.

국가42
중국인 "위안부" 2차

소송
`

大森典子・
小 野 寺 利
孝 ・ 尾 山
宏 ・ 齊 藤
豊 ・ 環 直
彌・高橋早
苗・中野比
登志・寺沢
勝子・전永
佐緒里・三
木恵美子・
坂口禎彦・
大 八 木 葉
子 ・ 鳥 海
準・野上佳
代子・泉澤
章・森田太
三 ・ 穂 積
剛・山田勝
彦・川上詩
朗・杉浦ひ
とみ

중국인 전 "

위안부" 2명

../judgements/38-3K.pdf
../judgements/38-3K.pdf


도쿄지법 1996. 3.25 2001. 7.12 인용

일본국의  전후의 보호 의무를 인정, 제
척 기간（除斥期間）의 적용은 정의 공평
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청구액을 전액 인
용했다.

도쿄고법 2001. 7.23 2005. 6.23 기각

원고의 도피 생활 기간 중에는 중국에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가 존재

했으므로 상호 보증이 없다며 국가배상

법 적용을 부정하고 예비적으로 제척 기

간 (除斥期間) 경과를 인정, 1심 판결을

취소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5. 6.27 2007. 4.27 기각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을 상

실했다며 기각.

도쿄지법 1996. 8.14 2002. 6.28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

고 같은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

정 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령

11조 1항에 상관 없이 일본 법이 적용되

며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國家無

答責)으로 인해 추궁할 수 없고 , 입법

부작위 책임은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반

하는 경우에 한정돤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2. 7. 8 2005. 5.13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5. 5. 2006. 5.16 기각

도쿄지법 1996. 9.25 2000. 2. 9 기각

전쟁 손해는 국민이 골고루 참아야 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손해"라고 할 수 없

고, 사죄 청구는 조리까지 높여지고 있

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0. 2. 2000 8.31 기각

포로의 미지급 임금 등은 전쟁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입법 재량론 등

으로 기각. 또 일중 공동 성명에 따라

중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됐다는

판단이 있지만 재판부의 독자적인 견해

이며 국가의 주장에 대응한 것이 아니

다.

최고재판소 2000 2002. 3. 8 기각

도쿄지법 1996.12. 9
2003. 9.29

일부인용

국가에는 유기 독 가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하는 조리상의

작위 의무가 있는 것을 인정, 제척 기간

(除斥期間)의 적용은 현저히 정의, 공평

의 이념에 어긋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

한 청구를 인용했다(포탄 부상자 1명에

대해 감액). 또한 국가는 중일 공동 성

명에 따른 청구권 포기를 주장했으나 재

판부는 그 주장의 여부 자체는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행위는 일중 공동 성명

이후의 계속적인 행위이므로 피고의 주

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도쿄고법 2003.10. 3 2007. 7.18 기각

국가가 1심 판결이 지적하는 작위를 다

했으면 이 사건 독 가스 사고 발생을 방

지할 수 있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해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9. 5.26 불수리

중국인 핑딩

산 (平頂山 ) 학

살 사건 부상

자 3명

46

43 류롄런  소송

중국국적 조

선인・일본인

시베리아 억

류 피해자

핑딩산 (平頂山) 사건

소송

시베리아 억류 전 일

본병 사죄・손해 배상

청구 소송（오웅근・오

구마 켄지）

川上英一
山本晴太
中久保満昭
飯島康博
岡本理香

원고 오웅근은 1945년 일본군 2등병으

로 입 대 한 후 소 련 의 포 로 가 되 어

1948년까지 시베리아에 억류되었 다.

원고 오구마 켄지는 일본인이며 원고

오웅근과 억류 시절 친구이다. 전후

원호법에 의해 원고 오구마에는 위로

금 10만 엔이 지급됐 지만 원고 오는

국적 조항으로 인해 원호에서 배제됐

다. 원고 오구마는 이를 알고 분 노,

자신의 위로금 중 5만 엔을 원고 오에

게 송금한 후 이 사건 공동 원고가 됐

다.

원고 오는 500만 엔, 원고 오구 마는

350만 엔의 손실 보상, 조리에 근거하

여 각 사죄장의 교부를 청구했다.

197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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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남만주 철도 주식 회사가 관

리하는 푸순(撫順) 탄광이 랴오닝 민

중 자위군의 습격을 받고 피해를 입

었다. 일본 측 수비대는 핑딩산(平頂

山)마을 주민이 자위 군에 통하고 있

었다고 해서, 주민 거의 전원을 모아

총격하여 생존자를 척살하는 등 해서

일본군 관계자에 따르면 700여명 중국

측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을 학살했다.

원고들은 30〜40명이라고 하는 생존자

중 3명이다. 죽은 척을 하는 등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각각 모든

가족을 잃었다.

원고들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당시의 중화민국 민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예비적으로 전후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 가배 상법 상의

책임에 의해 각 2000만 엔 의 배 상을

청구했다.

尾山宏
小野寺利孝
及川信夫
中野登志
渡辺春己
栄枝明典
南典男
泉澤章
大江京子
山田勝彦
山森良一
犀川治
藤澤整

高橋融
外多数（約
120名）

環直彌・高
和直司・坂
本博之・泉
澤章・大江
京子・川上
詩朗・山田
勝彦・穂積
剛
外多数

국가

국가

국가

국가

44

45

구 일본군 유기 독 가

스 1차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장기 도

피 생활 피해

자

중국인 유기

독 가스 ・포탄

사고 사 망자

유족・부상자



시즈오카지법 1997. 4.14 2000. 1.27 기각

헌법 전문은 구체적 권리의 근거가 될 수

없고,대 이론제국 헌법은 신체 등의 침해

에 대한 손실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국

가는 안전 배려 의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입법은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위반하지 않는 한 위법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0 2002. 1.15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2
2003. 3.2 기각

＊테이진이

위로금 지급

도쿄지법 1997. 8.11 2002. 8.27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는 피해자 개인에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 청구

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취지의

국제 관습법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국내 법상 불법

행위 책임은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으

로 인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02. 9. 3 2005. 7.19 기각

최고재판소 2005. 7.20 2007. 5. 9  기각

도쿄지법 1997. 9.18 2003. 3.11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은 피해자 개인

에 국가에 대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 청

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

은 일본 법이며, 국가 무답책(國家無答

責)은 부정했지만, 제척 기간(除斥期間)

경과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3. 3.19 2006. 3.16 기각

최고재판소 2006. 3. 2007. 6.15 기각

도쿄지법 1997.10.16 2003. 5.15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은 피해자 개

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은 일본 법이며, 독 가

스·포탄의 유기는 국가 무답책(國家無

答責)으로,포탄의 방치는 예견 가능성

부정, 독 가스의 방치는 결과 회피 가

능성 부정으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3. 5. 2007. 3.13 기각

2009. 5.26 불수리

51
재일 대만인 유족 미

지급 교원 은급 지급

청구소송

도쿄지법 1997.11.12

나가노지법 1997.12.22 2006. 3.10 기각
불법 행위는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과

제척 기간( 除斥期間)경과,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은 소멸 시효에 의해 기각

도쿄고법 2006. 3. 2009. 9.17 기각

2007.4.27최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

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

했다며 기각

최고재판소
2011. 2.24 불수

리

구 일본군 유기 독 가

스・포탄 2차 소송

52

731부대 세균전 (저장

성 ·후난 성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중 국 인 유 기

독 가스・포탄

사고 부상자 5

명

47
도쿄 아사이토 방적

누마즈 공장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49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42

명

50

국가

가지마건설

구마가야구미

타이세이건설

토비시마건설

,

.
3 ,

, ,
, ,

1000 ,
 ・   .

국가

한국인 여자

근로 정 신대

피해자 2명

土屋公献
一瀬敬一郎
鬼束忠則
西村正春
椎野秀之
萱野一樹
外多数

1942 ,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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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팔로군 또는 국민당군에 소

속했는데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

소에 수용된 후 일본 에 끌 려가 피고

각 회사의 나가노 현 내 작업장 등에

서 혹사당했다.

원고들은 국제법, 불법 행위, 안전 배

려 의무 등에 의해 사죄 광고, 피해자

1인당 2000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大橋昭夫
萩原繁之
久保田和之
杉山繁二郎
塩沢忠和
森下文雄
山本晴太

국가

하자마구미

후루카와기계

금속

텟켄건설

니시마쓰건설

우베흥산

도와광업

닛테쓰광업

도비시마건설

자판에너지

미쓰비시마테

리얼

국가

국가

중국인 강제연행 나가

노 소송

중국인 강제연행 도쿄

2차 소송

48
중국인 세균

전 피해자・유

족 180명

중국인강제연
행・강제노동
피해자,유족 7
명



오사카지법 1997.12.24 2001. 3.27 기각

"강제연행"사실은 인정하지 않고"강제노

동"사실은 인정했다. 신닛테쓰에 대한

청구는 구 닛테쓰(일본 제철)과 피고의

동일성을 부정하며 기각.

국가에 대한 청구는 국제법의 직접 적용

부정,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 계약

관계 부존재 등으로 기각.

오사카고법 2001 2002.11.19 기각

위와 같음.

신닛테쓰에 대한 청구에 대해 불법 행위

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권까지 "재산, 권

리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서 예비적으로

재산권 조치법으로 기각. 국가는 한일청

구권협정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 사건 원고들은 신닛테쓰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서울 중앙 지

법에 제기하면서 1,2심에서는 패소했지만

대법원 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 고법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오사카

고법 판결은 한국의 미풍양속에 반하며

기판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2 2003.10. 9 기각

히로시마지법 1998. 1.16 2002. 7. 9 기각
국제법에 있어서의 개인의 법 주체성 부

정, 제척 기간（除斥期間）,시효에 의해

기각

히로시마고법 2002. 7.10 2004. 7. 9 인용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대한 시효 원용

은 권리 남용이라고 하며  청구를 전액

인용

최고재판소 2004. 7. 9 2007. 4.27 기각

일중 공동 성명(日中共同聲明)에 따라

재판으로 소구(訴求)하는 권능이 소멸했

다며 기각.다만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멸한 것은 피해자 개인의 실체적 권리

가 아니라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고 하여 "상고인을 포함한 관계

자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 기대된다"고 덧붙

였다.

도쿄 간이법원 2009. 10.27 2009.10.27 즉결화해 , 360 2 5000
    , .

미야자키지법 1998. 5. 7 2001. 2.23 기각

입법 재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사죄문

교부를 기각,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은

각하.

후쿠오카고법

미야자키지부
2001 2002. 5.21 기각

최고재판소 2002 2004. 4.23 기각

교토지법 1998. 8.14 2003. 1.15 기각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은 부인했지만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除斥期間),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은 시효에 의해 기각.

오사카고법 2003. 1.
2004.9.29

 일본야금 화해
 1  350   

2006. 9.27 기각

（피고 국가）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 제척 기간(除

斥期間)으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6. . 2007. 6.12 기각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5명

전 대만인BC

급 전범

중국인 강제 연행 교

토소송（오에야마 소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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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신닛테쓰(新日
鉄)

니시마쓰 건설

원고들은 히로시마현 야스노 수력 발

전소 건설 현장에 끌려간 중국인 생존

자 3명, 사망자 유족 2명이다. 모두

산둥 성 출신이며, 노동 중에 납치되

거나 국민당군에 소속했을 때 포로가

되어 수용소를 거쳐 일본에 끌려가 혹

사당했다. 5명 중 2명은 대대장 살

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히로시마에 연

행되었을 때 원폭에 피폭하 여 1명 은

폭사했다. 또 다른 1명은 광차가 전복

하는 노동 재해로 인해 실명했다.

원고들은 국제법, 불법 행위, 안전 배

려 의무 등에 의해 550만 엔의 지급

을 청구했다.

대만 출신인 원고는 일본군 포로 감시

원 모집에 응모했고 일본 패전 후 호

주군 관할 군사 법정에서 BC급 전범으

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1956년까지

복역했다. 가석방 후 일본에 거주하다

가 1972년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

득하여 군인 은급 지급 신청을 했지

만, 전범으로서의 구금 기 간은 군인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

됐다.

2500만 엔의 손해배상, 입법 부작위의

위헌 확인, 입법 부작위에 대한 위자

료 200만 엔, 사죄장 교부 를 청 구했

다.

 .

3 ,
,

,
1

2200 ,
  .

莇立明
石川전也
植松繁一
大槻純生
小川達雄
外多数

松本健男
桜井健雄
竹下政行
幸長裕美
金喜朝

원고들은 1943년 평양에서 일본 제철

의 노무자 모집에 응하여 일본으로 갔

다."훈련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면  조

선 내 제철소에 취직할 수 있다"고 말

해졌지만, 오사카 제철소 도착 후는

군대식 규율 하 에 기 술 습 득과 관계

없는 위험한 중노동을 강요당했고, 원

고 중 1명은 도망을 기도하다 실패해

서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 오사카 제

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조선 청

진에 끌려가 소련군이 침공했을 때까

지 건설 기초 공사에 종사했다.

국제법,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등에 의해 사죄문 교부, 미지급 임금

또는 상당액의 배상 및 위 자료 로 각

약 1900만 엔의 지급을 청구했다.

山 口 延 廣
(一審）
足立修一
山 口 格 之
(二審途中
任官）
中島憲
新美隆（二
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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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마쓰 건설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 노동

손해 배상 청구 소송

55

54

닛테쓰 오사카 제철소

전 징용공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대만 출신 전 ＢＣ급 전

범 손해배상 청구 소

송

국가

국가

일본야금

한국인 징용

피해자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6

명

../judgements/k54-3.pdf
../judgements/k54-3.pdf


오사카지법 1998.10. 1 2001. 6. 1 인용

출국에 의해 피폭자인 지위가 상실된다

는 해석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피폭

자인 지위 확인, 오사카부에 대한 미지

급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청구를 인용.행

정 처분이 없다며 취소 청구는 각하. 배

상은 기각.

오사카고법 2001. 6.15
2002.12.5
인용(확정）

위와 같음.

국가와 오사카부는 상고를 포기하여

"402호 통달"은 폐지됐다.

도쿄지법 1998.10.30 2003. 4.24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은 피해자 개인

에 국제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

는 것이 아니고, 준거 법은 일본 법, 국

가의 책임은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입

법 행위는 헌법의 문언에 분명히 반하는

경우 외에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

각.

다만 일중 공동 성명은 피해자 개인의 일

본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하며 피고의 청구권 포기

론을 분명히 부정했다.

또 이 사건 가해 행위를 "국제법 차원에

서 도저히 시인될 여지가 없는 현 저히

우열한 만행"이라고 평가하며,"이른바 전

후 보상 문제가 사법적 해결과 별도로 피

해자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어떠한 위자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기 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도쿄고법 2002. 5. 8 2005. 3.31 기각
.

 .

최고재판소 2003. 4.
2005.11.18 기

각

나고야지법 1999. 3. 1 2005. 2.24 기각

원고들의 청구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이

아니라"및 청구권"에 해당하여 한일청구

권협정 2조 1항, 3조로 인해 일본 및 국

민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

으로 되었다며 기각.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및 청구권"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못하게 됐다는 국가

의 새로운 주장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판

결이다.

나고야고법 2005. 3. 9 2007.5.31 기각

위와 같음 . 2007.4.27최고재판소판결의 논

리를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다.

다민 원고들의 동원은 기망이나 협박에 의

해 지원시킨 '강제연행'이며 자유를 박탈된

상황에서의 노동은 '강제노동'였음을 인정

했다.또,구 미쓰비시와 현 미쓰비시 중공업

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있고, 구 미쓰비시

의 행위에 관해서 신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

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직에

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따.

최고재판소 2007. 6.
2008. 11.11 기

각

최고재판소는 형식적인 이유로 상고를 기

각했다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은 광주지방

법원에 거의 같은 청구이유로 미쓰비시 중

공업을 제소해서 2018.11.29 대법원 판결로

승소를 확정시켰다.

오사카지법 1999. 3. 1 2000.12.8기각

아버지 사망 후 2년, 가령 국교단절 기간은

사효가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청구권협정

발효 후 2주일의 경과에 따라 사효가 성립

했다고 해서 기각.

오사카고법 2001. 4.25　기각

한국인 여자

근 로 정 신 대

피해자6명 , 유

족1명

59

58

内河惠一
宮田陸奥男
岩月浩二
高和直司
中谷雄二
長谷川一裕
西野泰夫
名嶋聰郎
高木輝雄
山本晴太
藤井浩一
村上満宏
浅井淳郎
渥美裕資
石川智太郎
森弘典
伊藤大介
山田麻登
田巻紘子

中下裕子
清井礼司
中村晶子
川口和子
黒岩海映

원고는 1944년에 시행된 조선인 징병

령에 의해 징병되어 히로시마에서 피

폭했다.

1998년에 치료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

여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및 건강 관

리 수당 지급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귀국하자 일본 영역 외에 나간 자에게

는 피폭자 원호 법의 적용 이 없 다고

하는 "402호 통달"에 의해 건강 관리

수당 지급이 중지되었다.

원고는 오사카부 지사에 대해 피폭잔

인 지위·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자인

지위 실권 처분 취소, 국가에 대해 피

폭잔인 지위 확인,국가 및 오사카부에

대해 건강 관리 수당 지급분 상당액,

위법한 지급 중 지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의 일부 200만 엔의 지급을 청구했

다.

永野靖久
足立修一
小田幸児
金井塚康弘
新井邦弘
安由美
太田健義

최규명 일본생병의 기

업 책임을 묻는 재판

재한 피폭자 건강관리

수당 수급권자 지위

확인 소송

미쓰비시 나고야 ･조

선인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중국인 성폭력 피해자

사죄 손해배상 청구

사건（산시성）

57

60 일본 생명보험

국가

오사카부지사

오사카부

국가

재한 피폭자

원고들은 중국 산시성 맹현(山西省孟

県)에서 일본군의 성폭력을 당한 피해

자 8명과 피해자 유족 2명이다. 피해

자 들 은 한 국 나 이 15～ 25살 이 었 던

1941～43년경 집에서 일본군의 습격을

받고 강간을 당하거나 납치 감금되어

윤간당했다. 피해자 중에는 반복해서

도망했다가 3차례에 걸쳐 감금 윤간

당한 자, 몇개월에 걸쳐 동일한 일본

군인에게 관계를 강요되어 임신 출산

했기 때문에 전후 대일 협력자로서 투

옥된 끝에 문화 대혁명 때 규탄을 받

고 자살한 피해자도 있다.

원고 등은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의

국제법, 당시의 중화민국 민법, 일본

민법의 불법 행위, 전후의 입법 부작

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에 의

하여 각 2000만 엔의 지급과 사죄 광

고를 청구했다.

한국인

나고야의 미쓰비시중공 도덕 공장에는

약 300명의 조선인 여자 근로정신대가

동원되어 항공기 제조에 종사하여, 동

남해 지진에 의헤 6명이 사망했다. 원

고들은 12～13살 때 초등 학교 교사,

교장, 헌병 등으로부터 일 본에 가면

여학교에 진학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등의 말을 듣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

쓰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여학교는커

녕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자유를 제한되

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중노동에 종

사하며 지진과 공습의 피해를 입고 살

아 돌아온 자도 귀국 후 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를 혼동하는 세상의 오

해에 시달렸다.

원고들은 불법 행위, 입법·행정 부작

위로 인한 국가배상, 국제법 위반, 안

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라 사죄 광고,

피해자 1인당 3000만 엔의 배상을 청

구했다.

중국인 전시

성폭력 피해

자・유족 10명

원고의 아버지는 1935에 대전에 있었던

피고 출장소에서 적립식 생명보험에 가

입했는데 일본 패전을 계기로 하여 피

고는 한국에서 철수하고 가입자에 이관

통지 등을 하지 않는 채 계약 계속을 중

단하였다 . 아버지는 1945에 사망하고

피고는 1965 이후에 이런 보험금 청구

권은 재산권처치법에 따라 소멸되었다

라는 견해를 밝혔다 . 원고는 1995에 보

험증권을 발견해서 물가환산을 한 보

험금 500 만엔을 청구했다.

국가
미쓰비시중공



나가사키지법 1999. 5.31 2001.12.26 인용

출국에 의해 피폭자인 지위가 상실된다

는 해석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국가

에 미지급 건강 관리 수당 및 지연 손해

금의 지급을 명하여, 취소 청구는 각하,

배상은 기각.

후쿠오카고법 2002. 1. 8 2003. 2. 7 인용

.

.

.

최고재판소 2003. 2.17 2006.6.13 기각

출국 피폭자의 건강 관리 수당 수급권은

인정하고 지급 의무자는 국가가 아니라

출국 전에 거주한 도도부현(都道府県)및

히로시마시·나가사키시에 있다고 하며 1

심 판결을 취소했다.

도쿄지법 1999. 7.14
2002.10.15
각하・기각

각 조약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는 국가 무

답책(國家無答責)및 제척 기간(除斥期

間)경과로 인해, 입법 행위는 헌법의 문

언에 분명히 반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공식 사죄는 특정되

어 있지 않다며 각하.사실 인정도 하지

않았다.

도쿄고법 2002.10. 2004. 2. 9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04. 2.18 2005. 2.25 기각

니이가타지법 1999. 8.31 2004. 3.26 인용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 무답책(國

家無答責)은 부인했지만 국가 및 기업의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除斥期間)이 경과

했다고 하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지만 국

가와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

하여 시효 원용은 신의칙 위반, 일중 공

동 성명은 피해자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

해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

고 해서 국가와 기업에 대해 피해자 1인

당 800만 엔의 지급을 명했다. 중국인 강

제연행 소송으로 구가의 전쟁 중의 행위

에 대해 배상을 인용한 유일한 재판 예이

다.

도쿄고법 2004. 3.29 2007. 3.14 기각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을 긍정하고 구

가의 안전 배려 의무의 존재를 부정, 기

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은 소멸 시효로 부정, 원심 판결을 취소

했다.

최고재판소 2008. 7.4  기각

삿포로지법 1999. 9. 1 2004. 3.23 기각

헤이그 육전 조약 3조 등은 피해자 개인

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

니고, 준거 법은 일본 법, 국가의 책임은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과 제척 기간(除

斥期間) 경과, 안전 배려 의무는 사회적

접촉이 존재하지 않고, 입법 행위는 헌법

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외에는 위

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삿포로고법 2004. 4. 1 2007. 6.28 기각

국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음. 기업의 안

전 배려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소멸

시효로 기각.취고재판소 2007.4.27 판결

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한 소구 기

능 상실을 예비적 이유로 했다.

최고재판소 2008.7.8. 기각

62

64

대만인 전 "

위안부"

   9명

대만인 전 "위안부 "

손해배상・사죄 청구

소송

63
중국인 강제연행・강

제노동 니이가타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 유

족  65 명

중국인 강제연행 홋카

이도 소송

중국인강제연
행・강제노동
피해자 9 명 ,
유족 2명

足立修一
龍田紘一朗
小林清隆

中村洋二郎
松井道夫
清野春彦
今井敬彌
川村正敏
栃倉光
中村周而
工藤和雄
川上耕
近藤正道
足立定夫
味岡申宰
土屋俊幸
金子修
高島章
近藤明彦
大澤理尋
板垣剛
小川和男
斎藤裕
外　多数

藍谷邦雄
池田利子
小野美奈子
笠松未季
清水由規子
鈴木啓文
中川瑞代
番敦子

국가

린코 코퍼레이

션

국가

미쓰이 광산

스미토모석탄

광업

구마가이구미

신닛테쓰

지자키공업

미쓰비시마텔

리얼

국가

원고들은 17～20살이었던 1938〜43년,

관청에서의 소집 통지, 사환·간호부로

일하는 등의 기망, 고용주인 술집 주

인으로 팔리는 등의 사정으 로 중 국,

부마, 인도네시아 등의 일본군 "위안

소"에 끌려가 ,일본 패전까지 자유를

빼앗기며 다수의 일본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성노예로서의 생 활을 강요 되었

다.

원고들은 노예 금지 조약·강제노동 조

약·부녀 매매 금지 조약 등 국제 법,

민법상 불법 행위, 입법 부작위와 책

임자 불처벌에 대해 국가배상 법에 의

해 1000만 엔의 손해배상, 공식 사죄

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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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재한 피폭자 이강녕

건강 관리 수당 수급

권자 지위 확인 소송

국가

나가사키 시장

나가사키 시

재한 피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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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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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 1999. 9.17 2002. 5.10 인용
150 .

     .

도쿄고법 2002.5 2003.4.10 인용

위와 같음.원고도 배상액에 대해 부대

항소했는데 이에 대해 판결은 해당 서적

은 1300부밖에 팔리지 않은 것, 일반 독

자는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쉽

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가 소액이

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최고재판소 2003. 4. 2005. 1.21 인용

도쿄지법 2000. 4.27 2004.10.15 기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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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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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고법 2004.10. 2005.12.14 기각

최고재판소 2005.12. 2007. 1.29 기각

후쿠오카지법 2000. 5.10
2002. 4.26
일부 인용

, (除斥期間)

 1  1100    .

(國家無答責),

   .

후쿠오카고법 2002. 4.26 2004. 5.24 기각

국가와 미쓰이 광산의 불법 행위를 인정

하고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도 부인했

지만, 제척 기간(除斥期間)·소멸 시효에

의해 기각.일심 판결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 2004. 6. 4 2007. 4.27 기각

도쿄지법 2001. 6.29 2006. 5.25 기각

유골 반환은 국가가 유골을 점유하고 있

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전몰자

통지는 단순한 이름의 통지이며 합사와

는 다른 행위라고 하며 기각.기타 청구

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재산, 권리 및 이

익"을 국가의 주장보다 현저히 널리 해

석해서, 재판상 재판 외에서 청구 가능

한 것은 모두 "재산, 권리 및 이익"이며

재산권 조치법으로 소멸되었다고 해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06 2009.10.29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1.11.30 불수

리

立木豊
松岡肇
小野山裕司
岩城邦治
池永満
稲村晴夫
井下顕
秋月慎一
甲能新児
中村博則
西村尚志
山本晴太
外　多数

李宇海
殷勇基
鶴見俊男
古川美
大口昭彦

2 9
.

1993
NHK

1999
 .

,
, ·

,
2300

.

한국인 전 군

인・군무원 ,유

족 414명

한국인 닛테

쓰 가마 이시

제철소 징용

공 사망자 유

족 4명

리시우잉(李秀英)난징

대학살 명예 훼손 소

송

중국인 난징

학살 사건 폭

행 피해자

68

67

한국인 징용공 공탁금

반환 청구 1 차 소송

（닛테쓰 가마이시）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 해 자

12명

65

한국인 전 군인･군무

원･유족 야스구니 합

사절지 (合祀絶止 )･유

골반환･사죄･보상 청

구 소송

66

원고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에

징병 징용된 한 국인 피해 자 본 인 및

유족이다.

원고들은 국가가 야스구니 신사에 한

전몰자 통지의 철회, 전몰자 사망 상

황 설명, 유골 반환, 전몰자 통지·징

병· 징용· 시베리아 억류· 군사 우편

저금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각 300～1800만 엔의 지급,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원고는 난징 학살 사건의 생존 피해자

이자 학살 사건의 구전자로 활동하면

서 39사건의 원고에서도 있는데 1998

년에 피고들이 집필·발행한 '" 난징

학살 "에대한 대 의문'중에 '피해자를

가장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고 기재됐다.

원고는 12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청구했다.

원고들은 일본 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에 징용당하고, 미군의 함포 사격으로

사망한 희생자 유족들이다. 카마이시

제철소는 희생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

을 모리오카 지방 법무국에 공탁했는

데 1997년에 원고들이 공탁금 환부 청

구를 한 결과 재 산권 조치 법에 의해

환부 청구권이 소멸됬다고 하며 기각

됐다.

원고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

가 이 사건 공탁 자료 같은 채권에 관

한 자료를 다수 보관하면서 그를 은닉

하여 경제 협력 방식 을 떠 맡긴 것이

며, 사기, 착오, 위협에 따른 조약의

무효를 정한 빈 조약 법 조약에 따라

무효이며,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채

권의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리

상 적용할 수 없고,재산권 조치 법은

헌법 전문, 29조, 13조, 14조를 위반

하여 무효이며, 만약 효과 가 있 다고

해도 한국 정부의 외교 보호권 포기의

범위를 규정했을 뿐 원고들의 실체적

권리는 소멸하지 않다고 하 며, 공탁

관에 의한 공탁금 환부 청구 각하 처

분은 위법이라고 하며 각 2000만 엔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국가

미쓰이 광산

국가

텐텐사(展転社)

위 대표자（발

행인）

마쓰무라토시

오(松村俊夫)

（저자）

중국인 강제연행 후

쿠오카 1차 소송

국가

일본 우체공사



도쿄지법 2001. 7.16 2006. 8.30 기각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

무답책(國家無答責),예비적으로 제척 기

간(除斥期間)에 의해 부정.명예 회복 조

치에 대해서는 입법·행정의 광범위한 재

량에 맡기고 있으며 작위 의무 위반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하고 기각.

도쿄고법 2006 2009. 3.26 기각

이 사건 가해 행위는 비전투원인 여성들

을 납치 감금하고 거듭 성폭력을 가한다

는 당시의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잔혹 무

도한 것으로 전쟁 행위·작전 활동 등과

겉은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며 국

가 무답책(國家無答責)을 부정하고 구가

에 민법 715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

정했지만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부정해

서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10. 3.2 불수리

70
재한 피폭자 이재석

건강 관리 수당 수급

권자 지위 확인 소송

재한 피폭자
국가

오사카 부

원고는 히로시마에서 피폭 하고 전후

한국에 귀국했다. 1986년 이후 여러

차 례 치 료 를 위 해 일 본 을 방 문 하 고

2001년 1월에는 특별 수당 지급 인정

을 받고 두달 동 안 지 급을 받았 으나

귀국하는 바람에 지급을 중단됐다.

원고는 피폭자 원호법 상의 피폭 잔인

지위, 특별 수당 수급 인정을 받은 지

위의 확인, 사망할 때까지의 특별 수

당 지급, 100만 엔의 위자료, 10만 엔

의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 계속 중 57사건 오사카 고법

판결이 확정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폭

자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다.

永野靖久
足立修一
小田幸児
金井塚康弘
新井邦弘
安由美
太田健義

오사카지법 2001.10. 3
2003. 3.20
 일부 인용

     
  ,    
 ,    

 

도쿄지법 2002. 4.27 2004.12.27 기각

도쿄고법 2005 2006. 4.25 기각

최고재판소 2006 2007. 1.29 기각

마에바시지법 2002. 5.27 2007. 8.29 기각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

능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각했다.

도쿄고법 2010. 2.17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1. 3.1 기각

후쿠오카지법 2003. 2.28 2006. 3.29 기각

이 사건이 강제연행·강제노동이며 국가

의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전쟁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무

답책(國家無答責)과 제척 기간( 除斥期

間)경과, 국가에는 안전 배려 의무의 전

제가 되는 특별한 접촉이 없고, 기업은

불법으로 원고들을 노동시켰으므로, 신

의칙을 기초로 하는 안전 배려 의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며 기각.

후쿠오카고법 2006. 4.11 2009. 3. 9 기각

위와 같음.2007.04.27 최고재판소 판결

에 따라 청구권 포기론을 예비적 이유로

부가했다.

최고재판소 2009. 3.24
2009. 12.24 불

수리

나카지마 비행기의 지하 공장 축조

현장(가지마 구미 야부즈카 사업소)에

는 1945년 4월 말에 나가노현 기소 계

곡에서 181명의 병자를 포함한 280명

의 중국인이 동원되어 전쟁 종결까지

석 달 반 동 안 에 50 명 이 사 망 했

다.(야부즈카 사건)

그 무렵, 하자마 구미 도네 군 이와모

토 발전소 도수 터널 건설 현장 , 고

칸의 나카지마 비행기 지하 공장 축조

현장에도 중국에서 612명이 동원되어

기아 상태로 노동에 시달리며 59명이

사망했다.(쓰키요노 사건)

원고들은 공동 불법 행위, 채무 불이

행 등에 근거하여 사죄 광고 게재 및

위자료·변호사 비용(합계 2300만 엔)

을 청구했다.

,
,

    .
,

, ·
,

2300
   .

국가

국가
미쓰이광산
미쓰비시마테
리얼

立木豊
松岡肇
小野山裕司
岩城邦治
池永満
稲村晴夫
井下顕
秋月慎一
甲能新児
中村博則
西村尚志
後藤富和

外　多数

尾山宏
小野寺利孝
大森典子
中野比登志
坂口禎彦
杉浦ひとみ
土生照子
鳥海準
依田公一
圷由美子

일본군은 1939년 중국의 하이난 섬을

점령하여 위안소를 설치했다.

원고들은 모두 하이난 섬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에 속하는 여성이다. 14～18

살 때 집이나 산 속에서 일본군인에

게 강간당하고 위안소로 끌려가 다수

의 일본군인과 성 행위를 강요되었다.

위안소에서의 감금 기간은 길게는 3년

에 이르렀다.

원고들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각

2000만 엔의 손해배상, 민법 723조에

의한 명예 회복 조치로서의 사죄문 교

부(예비적으로 사죄 광고),명예 회복

조 치 가 지 연 된 손 해 의 배 상 으 로 각

300만 엔의  지즙을 청구했다.

71

69

국가

아오야마 관재

（하자마구미）

카지마 건설

중국인 강제연행 군마

소송（쓰키요노 소송）

하이난 섬 소송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45

명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46

명

중국인 성폭

력 피해자 8

명

한국인 징용공 공탁금

반환 청구 2차 소송

（닛테쓰 가마이시）

72

73
중국인 강제연행 후쿠

오카 2차 소송



도쿄지법 2003. 3.23 2005.10.25 기각
조선에 설치된 소록도 갱생원은 한센병

보상 법에 규정되는 "국립 한센병 요양

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5.10.26 2006. 2　취하

2006년 2월 한센병 보상 법 개정안이 통

과되고, 소록도 갱생원 수용자들도 보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취하.

토야마지법 2003. 4. 1 2007.9.19 기각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의 논리를 한

국인 피해자에게 적용시켜, 원고들의 청

구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이 아니라 "

…청구권" 이라고 인정한 뒤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청구에 응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졌다며 기각했다. 또한 상당히 상세

한 사실 인정을 하고 원고들의 피해 사

실을 강제연행·강제노동으로 인정했다.

나고야고법

가나자와지부
2010. 3.8 기각

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재

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했다"고 하

며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11.10.24 불수

리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은 후지코시에 대

해서 서울 중앙 지법에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4.10.30 승

소 판결을 받았다.

나가사키지법 2003.11.28
2007. 3.27 기

각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을 인정하여

"인륜에 어긋난 극히 위법성이 강한 사

안"이라고 해서 국가무답책의 적용을 부

정하면서도 불법행외는 제척기간, 계약

책임은 소멸시효, 강제노동조약에 근거

한 청구는 권리를 구체화하는 국내법이

없다고 해서 기각했다.

후쿠오카고법 2007. 4. 6
2008.10.20 기

각

2007.4.27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일중

공동성명에 의해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

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최고재판소
2009.12.24 불

수리

나가사키지법 2004. 2.22 2004. 9.28인용

피폭자 원호 법은 건강 장해에 시달리는

피폭자를 널리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상의 성격도 갖춘 법이니,

일본 방문이 어려운 피폭자가 건강 관리

수당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며 인용.

후쿠오카고법 2004.10. 7
2005. 9.26

인용（확정）

위와 같음.이 판결 후 피폭자 건강 수첩

소지자는 재외 공관을 통해 국외에서 건

강 관리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나가사키지법 2004. 5.22
2005.12.20

일부인용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인정은 3년간의 지

급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며 1980년부터

83년까지의 수당 지급만 인용

후쿠오카고법 200 .  . 2007.1.22 기각
나가사키시에 의한 소멸 시효의 주장을

인정하고 청구기각

최고재판소
2008.2.18 파

기

소멸 시효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며 2심 판결을 파기,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이 확정했다.

일본에서는 1996년 나병 예방법이 폐

지돠었을 때까지 한센병 환자에 대해

격리 정책이 취했으나 이 정책을 위

법으로 인정한 2001년 구마모토 지법

판결을 계기로 한센병 보상 법이 성

립했다.원고들은 식민지 조선에 마련

된 소록도 갱생원에 격리됐으며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는

데, 소록도 갱생원은 이 법의 "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다며 각하되고 보상금 부지급 결정

의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했다.

나가사키시장

후생대신

한국인 피폭자인 원고는 1980년 치료

를 위해 일본에 와서 건강 수첩 교부

및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인정을 받고

,그 후 귀국하여 수당 지급을 중단됐

다. 2004년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건강 관리 수당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주지가 나가사키 시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龍田紘一朗
小林清隆

龍田紘一朗
外

島田広
飯森和彦
浮田美穂
奥村回
加藤喜一
川本蔵石
菊賢一
菅野昭夫
中村正紀
野村侃靭
橋本明夫
二木克明
前川直善
松山悦子
山田博
吉川健司

徳田靖之
国宗直子
鈴木敦士
田部知江子
赤沼康弘
鮎京眞知子
伊藤克之
上野格
外多数

원고들 중 27명은 13～14살 때 "후지

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여학교

에도 갈 수 있다" 고 듣고 근로정신대

에 응모했고 ,1명은 징용에 의해 후

지코시에 끌려간 노동자이다. 후지코

시에서는 행동의 자유 가 제 한되 면서

위험한 중노동에 종사하여 음식은 부

족하여 여학교에 가기 는커 녕 월 급도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강제노동 조약 위반, 민법상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등에

의해 피해자 1인당 500만 엔과 미지

급 임금 상당액 지급, 사죄 광고 게재

를 청구했다.

나가사키현의 외딴섬 었었던 하시마 탄

광(국함도), 타카시마 신광, 사키토 탄광

에 강제연행되어 강제노동에 종사한 피

해자들이 안전 배려 의무, 불법 행위,

ILO 29호 조약 등에 의해 2000만 엔

을 지급하고 공개 성명 문서로 사죄하

는 것을 청구했다.

78
재한 피폭자 건강 관

리 수당 지급 소송 (최

계철)

75

국가

나가사키현

미쓰비시마테

리얼

74
한국인 한센

병 격리 피해

자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 유

족

후지코시  2차 소송

한국 한센병 보상 청

구 기각처분 취소 소

송

76

중국인 강제연행・강

제노동・원폭 피폭자 ,

유족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한국인 여자

근 로 정 신 대

피해자 , 유족

28명

재한 피폭자 건강 관

리 수당 수급정지처분

취소 소송 (최계철 재

판)

국가

나가사키시

77사건 원고가 1980년 귀국부터 2004

년까지의 건강 관리 수당과 국가배상

법에 의한 배상을 청구했다.

국가

후지코시

재한피폭자

재한 피폭자77

龍田紘一朗
小林清隆



미애자키 지법 2004. 8.10 2007. 3.26 기각

불법 행위는 제척 기간(除斥期間), 국가

의 안전 배려 의무는 전제가 되는 접촉

관계를 부정,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는

시효, 전후의 의무는 위와 별개의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기

각.다만 "이 사건 강제연행·강제노동 사

실 자체는 영원히 사라질 것은 아니다"

"그 역사적 사실의 무게나 비참함을 결

코 잊어서는 안 된다" "도의적 책임 혹

은 인도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역

사적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희생

된 중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쿠오카고법 2007. 3.26 2009. 3.27 기각

국가의 안전배려 의무는 부정,기타의 문

제는 2007.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공동성명에 의해 재판으로 소구하는

권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최고재판소
2010. 5.27 불수

리

오사카지법 2004. 9.21 2006. 2.21 기각

장례비가 지급된 이상 피 침해 이익이

없다며 배상청구를 기각.(1심 계속 중에

83사건의 인용 판결이 확정되고, 오사카

부 지사는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여 장례

비를 지급, 원고는 취소청구를 취하했

다.)

오사카고법

야마가다지법 2004.12.17 2008. 2.12 기각

구가와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 불

법 행 위 책 임의 발생 을 인 정했 지만

2007.4.27촤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했다

며 기각

센다이 고법 2009. 11.20 기각

기업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발생을 인정했지만 2007.4.27촤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되었다며 기각.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이 사건 피해

자들은 강제노동 등으로 극히 중대한 정

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

다고 해야 하는데, 그 피해자들에게 임

의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이를 위한 관계자의 진지한 노

력이 기대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고재판소
2011. 2.18 불수

리

도쿄지법 2004.12.17 2005.10.25 인용
대만에 설치돤 러성위안( 樂生園)은 한

센병 보상법에 규정된 "국립 한센병 요

양소 등"에 해당한다고 하며 인용.

도쿄고법 2005.11. 8 2006. 2.　취하
2006년 2월 한센병 보상 법 개정안이 통

과되고, 러성위안( 樂生園) 수용자들도

보상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취하.

원고들은 중국에서 강제연행되고 피고

(당시 미쓰비시 광산)이 운영하는 미

야자키 현 마키미네 광업소(동산)에서

강제노동된 피해자 7명과 유족이다.

피해자 중 대부분은 농사 중, 보행 중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일본군과 괴뢰군

에 납치되어 연행됐다.

원고들은 불법 행위, 안전 배려 의무

위반, 전후의 원상회복 의무 위반, 보

호 의무 위반, 증거 인멸·제소 방해에

의해 피해자 1인당 2300만 엔의 지급

과 사죄 광고 게재를 청구했다.

81

후생대신

국가

사카다 해륙운

송

재한 피폭자 장례비

지급 각하 취소・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한 피 폭자

유족  2명

, 2004
2 ( ) .

,
10

  .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6

명

79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유

족  13명

오사카부지사

국가

국가
미쓰비시마테
리얼

80

일본에서는 1996년 나병 예방법이 폐

지되었을 때까지 한센병 환자에대해

격리 정책이 취했으나 이 정책의 위

법을 인정한 2001년 구마모토 지법

판결을 계기로 한센병 보상 법이 성

립했다.원고들은 식민지 시대의 대만

에 마련된 러성위안( 樂生園)에 격리

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는데 러성위안( 樂生園)은

동법에 규정된 "국립 한센병 요양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되어,

부지급 결정 취소를 청구했다.

피 고 회 사 의 사 카 타 사 업 소 에 서 는

1944년 12월부터 일본 패전까지 338명

의 중국인을 석 탄 등 의 하 역 작 업에

종사시켰으나 1년도 안 되 는 사 이에

이들 중 31명이 사망했다. 원고 들은

생존 피해자이며 농사일 중 등에 일본

군에 납치되어 연행되었다.

원고들은 헤이그 조약 등 국제법, 안

전 배려 의무, 불법 행위 등에 의해

사죄 광고와 손해배상 각 25000만 엔

의 지급을 청구했다.

중국인 강제연행 미야

자키 소송

西田隆二
松田幸子
外

82
대만・한센병 보상 청

구 기각처분 취소 소

송

대만인 하센

병 수용 피해

자

중국인 강제연행 야마

가타･사카타 소송

徳田靖之
国宗直子
鈴木敦士
田部知江子
赤沼康弘
鮎京眞知子
伊藤克之
上野格
外多数

永嶋靖久
崔信義
足立修一



나가사키지법 2004 2005. 3. 8 인용

전쟁이라는 국가의 행위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시달리는 피폭자를 널리 구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서

보면 , 재외 피폭자가 원호를 받지 못하

는 사태를 초래하는 해석은 할 수 앖다

며 인용.

후쿠오카고법 2005. 3.16
2005. 9.26
 인용（확정）

위와 같음.

나가사키시는 상고하지 않고 확정했다.

이 사건 후 피폭자 원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재외 피폭자는 재외 공관 등

에서 장제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

다.

히로시마지법 2005. 6.15 2006. 9.26 기각

원고 X1은 각하 처분 후 일본을 방문하

여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각하 처분 취소 청구는 소의 이

익이 없다며 각하.국외로부터의 수첩 교

부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적법,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신청을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을 부인해서 기각.

히로시마고법 2006.10. 5 2008. 9.2 기각

국외에서의 수첩 교부 신청을 받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국가배상법

상의 고의·과실을 부인해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2008.9.16 2009.12.22 기각
상고심 계속 중인 2008.12.15,일본 재외

공관을 통한 피폭자 수첩신청이 실현했

다.

가나자와지법 2005. 7.19 2008.10.31 기각

2007.0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

중 공동 성명으로 재판으로 소구하는권

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나고야고법 2010.3.10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0.7.15. 불 수

리

도쿄지법 2006. 3.30. 2015.2.25 기각

2007.04.27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

중 공동 성명으로 재판으로 소구하는권

능을 상실했다고 하며 기각.

도쿄고법 2017.12.16기각

최고재판소 2019.12.25각하

87
재한 피폭자 건강 수

첩・건강 관리 수당 각

하처분 취소 소송

재한 피 폭자

７명
오사카부

원고들은 히로시마에서 피폭하여 재

한 피폭자 도일 지원 사업으로 피폭

자 확인증의 교부를 받았지만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을 하여 ,그 중

6명은 건강 관리 수당 지급도 신청했

으나 모두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

소와 수첩 교부를 요구해서 제소했

다.

足立修一
太田健義
金井塚康弘
永嶋靖久

오사카지법 2006
2009.6.18
인용(확정）

방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일하

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수첩 교부 신청

을 기각한 경우 해당 처분은 불법이라고

하며 6명에 대해 각하 처분취소를 인정

했다( 다른 1명은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며 기각).

龍田紘一朗
小林清隆

在間秀和
足立修一
幸長裕美
奥村秀二
林範夫

85
중국인 강제연행 사죄

보상 청구 나나오 소

송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유

족  6명

국가

나나오 육해운

송

84

미쓰비시・한국인 전

징용공 피폭자 수첩신

청 각하 처분 취소 소

송

나가사키 시장83

77.78사건 원고는 2004년 한국에서

사망했다.그 아내인 이 사건 원고가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장례비 지급을

신청한 결과 ,사망시의 주소가 나가

사키시가 아닌 것을 이유로 각하되면

서 각하 처분 취소를 요구해서 제소

했다.

최계철 재외 피폭자

장례비 재판

.
, 2

, .
1 21

.
1

1100
.

재한 피폭자

유족

재한 피 폭자

2명

국가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원고들은 모두 징용으 로 히 로시 마에

끌려가다가 피폭하고 그 후 귀국했다.

원고 X1은 피폭자 수첩 교부를 ,원고

X2는 건강 관리 수당의 수급을 ,모두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했지만

주소지가 일본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국가배

상법에 의한 35만 엔의 배상을 요구해

서 제소했다.

일본군은 1938년부터 1943년까지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였던 충칭(重慶)과 그

주변의 쓰촨성( 四川省)지역에 200번

의 무차별 폭격을 했다. 이로 인한 사

상자는 10만명을 넘어 집 등을 잃은

자는 100만명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원고들은 이 폭격의 희생자의 유족 또

는 생존 피해자이다.

사죄문 교부 및 각 1000만 엔의 배상

을 청구했다.

土屋公献
小野坂弘
葉山岳夫
内田雅敏
鬼束忠則
西村正治
萱野一樹
荻野淳
一瀬敬一郎

86
 충칭(重慶)  대 폭격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중국인 무차

별 폭격 피해

자・유족 40명

국가



도쿄지법 2006.12.18
2007.12.26
 일부인용

공개 청구 후 1년 7월의 지연은 "상당한

기간" 으로 볼 수 없다며 공개 여부 결

정 지연 위법 확인을 인용.

미공개 문서에는 정보 공개법 5조의 불

개시(不開示)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가

능성이 있다며 미공개 문서 공개는 기

각. 배상해야 할 손해는 없다며 배상도

기각.

도쿄고법 2008.6.5 취하

도쿄지법 2007. 1.25 2010.5.24 기각 결과 회피 가능성을 부정하며 기각

도쿄고법 2012.9.21 기각

최고재판소 20141028 기각

도쿄지법 2007.2 2011.7.21 기각

합사의 법익 침해성을 부정, 생존자을

잘못 합사한 것은 수인 (受忍)한도 내,

야스구니 신사를 특히 극진하게 보호하

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어서 정교 분리

위반을 부정하며 기각.

도쿄고법
2013.10.23

기각（확정）

91
사할린 잔류 한국인

우편 저금 반환 소송

사할린 잔류

한국인
국가

원고들은 전후 사할린에 내버려진 한

국인 또는 그 유족이며 현재는 4명은

한국, 1명은 일본, 6명은 사할린에서

살고 있다. 모두 군사 우편 저금을

보유 또는 상속하고 있다.원고들은

저금의 시가 (액면의 2000배) 상당액

의 보상을 청구했다.

高木健一
菅原克也
幣原廣
升味佐江子
林和男
内田雅敏
星正秀
木村壮
山本宜成

도쿄지법 2007. 9.25 취하

나가사키지법 2007
2008.11.10
인용(확정)

일본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방

문하지 않는 것만을 이유로 수첩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며 피폭자

건강 수첩 신청 각하 처분취소,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2008년 건강 관리 수당

인정 각하 처분 취소를 인용. 수첩 교부

및 건강 관리 수당 지급 의무는 도도부

현(都道府県)에 있다며 국가 에 대한 청

구는 각하.2007년 건강 관리 수당은 출

소 기간을 도과(徒過)했다고 하며 각하.

후쿠오카고법
나가사키현 항

소 취하

도쿄지법 2008.1.17 2012.4.16 기각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

면서도 ,결과 회피 가능성,예견 가능성

을 부정하며 기각했다.

도쿄고법 2013.11.26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4.10.28 기각

도쿄지법 2008.4.23
2009.12.16
각하・기각

불개시( 不開示) 정보에 일반적 또는 유

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국가가 입증하

면 원고가 비공개의 불합리성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며 기각

도쿄고법 2009.12.25 2010.6.23 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0.7.7 2011.5.10 불수리

東澤靖
川口和子
二関辰郎
小町谷育子
魚住昭三
古本晴英
張界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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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회담 문서 공개 2

차 소송
국가

국가는 88사건 계속 중에 2차 공개로

1533쪽, 3차 공개로 5340쪽의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3차 공개에서는 25

문서가 일부 공개, 1문서가 비공개가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외무 대신의 비공개

결정 취소와, 비공개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다.

内田雅敏
外

원고는 히로시마에서 피폭하여 현재

는 한국에서 와병 중이다. 나가사키

현 지사에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

청을 했지만 나가사키 현에 주소지가

없다며 각하, 건강 관리 수당 인정

신청은 피폭자 건강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지 않는다며 각하, 내각 총리

대신과 후생 대신에도 수첩 교부 신

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반송됐다.

원고는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신청에 대한 후생대신의 부작위

위법 확인,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2007년과 2008년의 건강 관리 수당

신청 기각 처분 취소 등을 청구했다.

국가에서 야스구니 신사에 대한 전사

정보 제공 철회, 위패 등에서의 성명

말소, 사죄 광고, 손해배상(1엔) 등

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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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8월 중국 헤이룽장성 (黒竜江

省)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드럼통 5개

의 내용물이 구 일본 군이 유기 한 독

가스이며 공사 관계자, 폐품 회수 업

자 등 많은 사람들이 피독(被毒)하여,

피부나 눈에 염증을 일으키 며,1명 은

사망했다.원고들은 선행 행위에 따른

작위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피해자 1명당 3300만 엔을 청구했다.

2004년 7월 중국 지린성 돈화 시 교

외의 냇가에서 놀던 두 소년이 포탄

을 찾아 건드렸기 때문에 피독(被毒)

했다.

재한 피폭자
나가사키현

국가

東澤靖
川口和子
二関辰郎
小町谷育子
魚住昭三
古本晴英
張界満

중국인 유기

독 가스 사고

부 상 자 2 명

（소년）

국가

야스구니 합사 (合祀 )

취소 소송

한국인 군인

군무원 유족

국가

야스쿠니 신사

89
치치하얼 유기 독 가

스 소송

중국인 유기

독가스 사고

사망자 유족・

부상자 48명

국가

龍田紘一朗
小林清隆
山本和人

88

90

국가한일 회담 문서 공개

1차 소송

92
재한 피폭자 정남수

수첩신청 각하 처분

취소 등 소송

93
구 일본군 유기 독 가

스 돈화(敦化) 소송



도쿄지법 2008.10.14
2012.10.11
일부인용

30년 이상 경과한 행정 문서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는 응분의 주장 입증이 필요하

다고 해서 382문서 중 212문서의 비공개

를 전부 취소, 56문서를 일부 취소했다.

도쿄고법 2012.10.24
2014.7.25
일부인용

국가는 47문서에 대해 항소하여 나머지

문서는 공개했다. 원고는 67문서에 대해

부대 항소.판결은 항소 47문서의 비공개

를 인정하고 부대 항소 문서 중 2문서의

비공개를 취소했다.

96
니시마쓰 건설 시나노

가와(信濃川) 화해

중국인 강제

연행・강제노

동 피해자

니시마쓰 건설
도쿄 간이 재

판소

2010.4.28

즉결 화해

  (信濃川)   
  183    
  ,  1  2800    

    .

오사카지법 2013.10.24 인용
재외 피폭자를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

다며 처분취소를 인용. 배상청구는 불법

의 인식이 어렵다고 하며 기각

오사카고법
2014.6.20 항소
기각（청구 인
용）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15.9.8 상고 기
각（청구 인용）

의료비 지급을 일본 국내에서 의료를 받

는 자에 한정한다면 피폭자가 놓인 특별

한 건강 상태에 주목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해 피폭자 원호에 대해 정한 법의 취

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피폭자 지원에 관한 재외 피폭자

차별 해소의 마지막 과제였던 의료비 문

제가 마무리했다. 또한이 사건 1심 판결

후 소급해서 초과분의 의료비가 지급됐

다.

나가사키지법 2014.3.25 기각
행정상의 곤란을 이유로,의료비 지급 대

상은 군내에서 의료를 받는 자에 한정된

다고 하며 기각

후쿠오카고법 취하
2심 계속 중에 97사건 최고 재판소 판결

이 확정되고 의료비 문제는 마무리되었

다.

도쿄지법 2013.10.22 2019.5.28기각

합사 (合祀)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신교

자유 보장이 미치는 적법행위이며 원고들

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도

저히 볼 수 없다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고법 2019.6.7 계류중

오사카지법 2015.6.26 2019.1.29기각

강제연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2007.4.27

최고 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중 공동 성

명에 의해 소구 권능이 상실했다며 기각

오사카고법 2020.2.20기각 위와 같음

최고재판소 2021.3.24͙ʻ

101
피폭자건강수첩 교부

신청 각하 처분 취소

소송

한국인 원폭
피폭자  3명

나가사키시장

원고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 조

선조에 징용당하고 피폭했다.２０１６.에

나가사키시에 대해 피폭자건강수첩 교

부신청을 했지만 , 피폭증인 등의 증거

가 없다고 해서 각하되어, 각하 처분 취

소를 청구했다.

足立修一
中鋪美香

나가사키지법 2016.9.21
2019.1.8 인 용

（확정）

소송과정에서 나가사키 법무국이 공탁문

서를 폐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의 경위가

있어,판결은 원고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해서 각하처분을 취소했다. 나가사키시는

항소를 포기하며 직원을 한국에 파견해서

시장의 사죄 편지와 함께 피폭자건강수첩

을 각 원고에게 교부했다.

95
한일 회담 문서 공개

3차 소송

국가

외무 대신

94사건 계속 중에 국가는 제4～6차

공개로 52696쪽의 문서를 공개했지만

382문서를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로

했다.

이에 원고들은 외무 대신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와, 비공개 부분의 공개

를 청구했다.

재한 피폭자

재한 피폭자 의료비

청구 오사카 소송

한국인 원폭

피폭자  3명

100
중국인 강제연행 국가

배상 재판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

유족 13명

永嶋靖久
崔信義
足立修一

일본에서 피폭자가 의료를 받을 때 피

폭자 원호법에 의한 의료비 전액이 지

정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되는데, 재

외 피폭자에게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연간 15～18만 엔을 한도로 의

료비를 지급해왔다.원고들은 히로시마

에서 피폭하고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

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

오사카부 지사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

했지만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법에 의한 각110만 엔의 배상

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에

서 피폭하고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 나

가사키현 지사에 의료비 지급을 신청

했지만 각하되면서 각하 처분 취소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전사 정부 제공 철회

위패 등에서의 성명 말소

사죄 광고

손해배상（1엔）등

99
야스구니 합사 (合祀 )

취소 2차 소송

한국인 군인

군무원 유족

국가

아스쿠니 신사

97

98

오사카부 지사

국가
丹羽雅雄
外

・
2 ・ 11

.
1 550

.

大口昭彦
内田雅敏
外

나가사키현 지

사

在間秀和
奥村秀二
足立修一

재한 피폭자 의료비

청구 나가사키 소송

東澤靖
川口和子
二関辰郎
小町谷育子
魚住昭三
古本晴英
張界満


